
질의요지

11. 물류센터는 ‘적층식 랙’이라는 대규모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음.

또 이는 물류설비로 보고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물류설비’와 ‘작업공간’을 ‘적층식 랙’이라고 같은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건축법 등 관계법령 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답 변

ㅇ 적층식 랙 관련 물류센터별 구체적인 현황이 달라 중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에 따라 상이하며, 명칭만으로 적층식 랙을 물류설비

또는 작업공간 등과 동일하게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현재 운영 중인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를 통해 물류·건축·소방 등 화재 안전을 고려한 구체

적인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15. 물류센터가 상시 작업장으로서 물리적·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나 대형 재난이 일어날 때, 해당 책임은 쿠팡과 건축주

뿐만 아니라 허가권자와 국토교통부에게도 있음.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공간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특히, 개별 허가권자의 판단을 넘어 건축법령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상시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물류센터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

답 변

ㅇ 허가권자(지자체)는 건축물(물류센터)이 건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대로 사용·운영되도록, 임의 증축 등 불법 건축행위를 관

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ㅇ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현재 운영 중인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를 통해 물류·건축·소방 등 화재 안전을 고려한 구체

적인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건축법 상 불법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건축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완수(~`27.2)하여,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허가권자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 강화, 위반자 처벌 강화 등


